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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촛불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실시된 조기대선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1년여 동안 진보적 노동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고용지표 및 경기동향의 악화와 비판적 여론의 확산 및 반대집단의 

거센 반대 등에 직면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중반부터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며 진보적인 노동정책 기조

에서 후퇴하여 결국 ‘좌회전 하다가 우회전하는’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의 집행 과정에서 ‘친노동적’ 국정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변질 또는 후퇴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

는 점에 대해 불리한 외부여건과 반대집단의 거센 공세에 대응하여 정책주도집단이 주체적 집행역량을 제

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노 동정책의 집행에 있어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에 

대해서는 정책철학과 실행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정책철학에 있어서는 여러 장애조건들

의 발생으로 인해 진보적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주도집단의 목표의식이나 실행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실행능력에 있어서도 정책주도집단은 친노동 정책의 집행에 대해 사전 준비의 불철저, 전략적 대

응의 미숙, 기존 추진방식의 답습 및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결여 등과 같이 여러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진단

된다. 결론에서는 정책주도집단의 주체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인과분석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노동정책, 정책변화, 정책변질, 문재인 정부, 정책주도집단



102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4호

1. 머리말

2016년 말과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촉발된 촛불시민혁명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탄핵 판결을 배경 삼아 치뤼진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노

동정책의 기조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가 집권 9년 동안 친

기업적 국정기조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주력하였다면,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

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친노동적 정책들

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추진한 친노동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는 공

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최저임금 16.4% 인상, 그리고 박근혜표 노동시장개혁을 상

징하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

영에 관한 지침｣)의 폐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를 통해 열린 정책

의 창에서 보수정부와 상반되는 방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2년반의 집권 기간 동안에 ‘지그재그’식의 정책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 공약은 속도조절론에 따라 포기되었으며, 근로시

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추진되었고, ILO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강화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 실현이 난망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 흐름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 기간 

내내 노사단체를 비롯해 보수-진보진영의 정치권과 언론 및 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

으로 다뤄져 왔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부터 노동정책에 대해 반자본의 국가개

입 프레임(김대호, 2018)에 사로잡힌‘뻥축구’식 포퓰리즘정책(송호근, 2017)으로 기업과 일자

리의‘탈한국(脫韓國)’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신세돈, 2019)이라 신랄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때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

으나, 정책기조의 변화를 역주행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1) 대표적으로, 

진보적 노동경제학자인 김유선(2019a)의 경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1차년도에‘A0’로 후

한 점수를 주었으나 2차년도에서는 ‘C+’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적잖은 학술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

동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자들의 이념적 가치지향이나 주

관적 판단기준에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그리 쉽지 않다.(이병훈, 2011; 정광

1) 노광표(2019)에 따르면, 노동정책분야의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

도 이행된 반면, 다른 국정과제는 일부 이행(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또는 미이행(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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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5; 김종범, 2004; 김형렬, 1999) 더욱이, 노사단체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와 보수-진보진

영 사이의 첨예한 입장대립이 표출되는 정책분야라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진영논리

에 따라 그 기조 및 실행내용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

다.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정책의 잘잘못을 검토하는 평

가연구들이 무수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낳은 공과(功過)

를 따지는 논의를 덧보태기보다 집권 초에 공표한 정책들이 2년여의 집행과정에서 왜 변화하

게 되었는지, 즉 정책변화에 주목하여 그 배경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재인정부

가 집권초기에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밝힌 노동정책 의제들이 이행되지 못했거나 변질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3)

이같은 연구목적은 다음의 두가지 동기 또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노동정책과 

관련된 평가연구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학술적 분석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그 연구공백을 채

우기 위한 동기를 강조할 수 있다.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참여정부의 기간제 및 단

시간노동자보호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한 한종희･권용수(2013)와 참여정부･이명박정부 시기에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내용을 검토한 정이환(2017)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왜 

정책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인과분석을 다루지 못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 변질의 원인 규명을 위한 좀더 집중된 사실관계 분석과 시론적 논의를 제시코자 한

다. 둘째,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집권초기에 수립한‘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국정

과제가 노동계의 과잉기대와 경영계 및 보수언론의 과도한 견제를 자초하여 사회갈등을 증폭

시키고 그 정책의 기조를 좌절케 만들어 결국 ‘좌측 깜빡이에 우회전’했다”고 평가된다.(이병

훈, 2011) 참여정부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를 검토해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계없이 정책추진의 굴절과 변질을 피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밝히려는 연구동기로서도 유의미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의제설정과 정책설계의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이 집

행단계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변화의 배경 원인을 찾아 논의코자 한

다.4) 다음 절에서는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3절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

2)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정책의 변화가 상황여건 변화(예: 경기 및 고용지표의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

라 볼 수 있으며, 그와 달리 진보적 입장에서 초심을 잃은 무기력한 정책 후퇴로 비판하거나, 또는 보수적 관

점에서 잘못된 정책의 불충분한 조정이라 문제 삼을 수 있다. 
3) 민주노총(2019)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2년동안에 노동정책분야에서 69개 공약 중 7개만 이행하였으며, 35

개 공약은 이행치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이 연구는 필자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형성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

회,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전문위원회, 경사노위 업종위원회)와 정책자문기구(예: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회, 비정규정책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기록하거나 수집한 자료 그리고 언론기사 및 노사단체의 발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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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책이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정책의제로서 설정되어 2년반의 집권기간에 집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가 발생하게 된 배경원인에 대해 정책

주도집단의 행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 논의를 서술하고, 결론의 5절에서 이번 연

구에서 도출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정책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정책추진의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집단이 개입하여 전략적 상호작용을 벌이는 공공

광장(public arena)(Hilgartner & Bosk, 1988) 또는 행위광장(action arena)(Ostrom, 2007)으로 

일컬어진다. 구체적으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선출･임명직 공무원과 직업공무원 관료집단, 

정당 정치인, 대학･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집단, 이익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법원, 정책대상집단 및 공공･민간부문의 정책실행기관 등 실로 다양한 행위주체들

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남궁근 2012) 수많은 행위주체들이 간여하는 정책추진은 기본

적으로 복잡한 진행과정과 애매모호한 결과를 수반하는 만큼 가설적인 상황(hypothetical 

situation)(Landau, 1977)이 연출되는 블랙박스(blackbox)(Easton, 1957)로 비유되거나, 실제의 

실행과정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풀려가기 보다 상황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에 따라 상이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느슨한 게임(loosely-coupled game)(Bardach, 1977)’으로 특징 

지워지기도 한다.5)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의 추진과정이 당초 입안된 대로 집행되지 않

고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잖다는 의미에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강

조한다.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을 낳는 핵심요인으로 정책 경합(policy dispute)(Sabatier, 2007), 즉 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표출하는 정치적 과

정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경합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을 대립적인 이해관계, 상

이한 이념적 입장,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한 상반된 인식틀(cognitive frame)을 중심으로 규명하

는 이론적인 논증을 다양하게 제시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원론(pluralist theory)

은 정책추진의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에 대해 상반된 이해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6)(Lowi, 1979) 옹호집단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은 상이한 신념

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5) 바슷한 맥락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관료기구에 대해 이해관계의 경합이 이뤄지는 제도적 공간

(March & Olsen, 1984) 또는 의도치 않는 우연한 결과를 낳는 몰주체적 과정(Poulantzas, 1978)으로 분석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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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belief system)에 기반하여 결속된 복수의 옹호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정책대결과 조율과정

에 초점 맞추어 분석하고 있어 이념적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Sabatier & Weible, 2007; 

황성수･김경대･오유미, 2015; 김순양, 2010) 또한,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은 

사회집단들 사이에 정책이슈와 정책대안에 대한 대립적인 인식프레임이 형성되어 정책 추진과

정에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담론정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Schön & 

Rein, 1994; 남궁근, 2012; 심준섭･김지수, 2011) 통상 노동정책의 경우 노사단체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보수･진보 진영간의 과열된 이념적･담론적 공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노동

시장과 노동관계와 관련된 제도적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노동정치(labor politics) 뿐 아니

라 보수･진보 진영의 정당･언론･전문가들이 주도하거나 동원되는 국가정치(state politics)와 담

론정치(discourse politics)을 통해 뜨거운 공방의 정책대결이 전개되곤 한다.(정이환 2019; 이병

훈･유범상 2001) 아울러,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정책의 사회적 수

요와 실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기술 및 국제관계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

(Easton, 1957), 그리고 정책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건

(focusing event)의 발생(Kingdon, 1995) 등이 논의된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정책추진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Dunn, 1981; 

Sabatier, 2007): ① 의제 설정(agenda setting), ② 정책 형성 (policy formulation), ③ 정책 집

행(policy implementation), ④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우선, 의제 설정의 단계에서는 의

제를 공공의제(public agenda)와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구분하여 검토된다. 공공의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 의제를 의미한다. 보통 공공의제는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정당이 특정 문제의 심

각성을 이슈화하고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에 따라 설정된다. 정책의제

의 경우에는 공공의제로 부각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또는 입법 차원의 정책대안

이 제시되어 정책추진의 공식 과제로 설정되는 의제를 가리킨다. 정책의제는 주로 선거국면에

서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선거공약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집권한 정부의 국정과제

로 선정되어 발표된다.7) 또한, 집권기간에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론 수렴과 

6) 다원론의 대표 연구자로 알려진 Lindblum(1977)은 흥미롭게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기업집단이 우세한 영향

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해 조정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긴 하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7) 예를 들어, 일자리문제 또는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난제로서 그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

게 형성된 공공의제로 꼽을 수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일자리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의제에 대해 

주요 정당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의제를 선거공약으로서 경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우

에도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과 더불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고용노동

분야의 친노동적 정책의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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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의의 공식적인 절차에 거쳐 새로운 정책의제를 설정하기도 한다. 정책 형성의 단계에

서는 선정된 정책의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을 구체화하여 실

행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책 집행의 단계에서는 주무 부처 또는 기관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행하며, 법률 제정 및 집행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국회에서의 심의 절차를 거

치게 된다. 정책 평가의 단계에서는 집행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

라 그 정책의 지속여부 또는 수정보완을 결정하여 정책추진의 다음 사이클로 이행하거나 종료

케 된다. 

앞서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을 살펴봤듯이, 모든 정책이 사전에 설정하여 공표한 의제를 추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집행하여 기대된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정책의 내용

이 추진 과정에서 일정하게 바뀌는, 이른바 정책변화(policy change)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잖

다. 이같은 정책변화에 대한 정책학 연구분야의 유력한 분석틀로는 옹호연합모형과 다층흐름이

론을 꼽을 수 있다. 옹호연합모형에서는 안정적 환경여건과 중요사건 발생이라는 외부 여건하

에서 상이한 신념체계로 결집된 옹호연합집단들사이에 정책경합이 벌어지며, 정책중개자

(policy broker)의 조율 역할로 타협적 의사결정에 도달하여 새로운 정책의 산출과 집행이 이뤄

진다는 분석틀에 따라 정책 변화의 동태적 전개과정을 논증하고 있다.(황성수 등, 2015; 김순양, 

2010) 한편, 다층흐름이론(multiple streams theory)에 따르면, 문제(problem)･정책(policy)･정

치(politics)의 흐름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중대사건(focusing event)의 발생을 계기로 

개방된 정책의 창(window of policy)에 합류하여 행위자집단들간의 복잡한 정치적 상호작용이 

벌어진다. 이 이론에서는 3개 흐름이 합류하는 정책변화의 역동적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사

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정책사업가들(policy entrepreneurs)이 

등장하여 그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정책패키지(policy package)이 형성되어 집행되는 동태적 과

정을 논증하고 있다.8)(Zahariadis, 2003; Kingdon, 1995; 김순양, 2010) 그런데, 옹호연합모형

에서는 정책학습을 통한 신념체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어 특정 정부의 임기 동안에 발생하는 정책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

한, 다중흐름이론은 정책사업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당면 이슈의 정책적 해결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새로운 정책이 산출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으나, 추진중인 정책이 후퇴하

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그리 적합치 않다. 한편, Nordhaus(1975)는 정치인들이 선거 국면에

서 인기영합의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가 당선 후에는 정책집행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조건을 이

유로 인기 없는 정책으로 변경한다는 “정치적 사업사이클(political business cycle)”명제를 밝히

8) 다층흐름이론은 쓰레기통(Garbage Can) 의사결정모형을 응용하여 정책 추진을 둘러싼 문제진단과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적 경합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

다.(Zahariadi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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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명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치적 상품(선거공약)으로 내세워진 정책의제가 집행

단계로 들어서 후퇴된 정책내용으로 변질되는 일이 선거의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통

렬하게 꼬집고 있어 이번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행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전개되는 것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policy failure) 또는 정책 변질(policy slippage)을 다루고 있

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해볼 만하다. 우선, 정책실패는 소기의 목

표를 달성치 못하였을 경우, 실행된 정책의 파급효과가 부정적인 경우,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

정이 장애와 혼선으로 차질을 빚은 경우를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다.(안병철･이계만 2009) 또

한, 정책 변질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그 정책의 집행내용이 후퇴하거나 축

소･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Preston & Hart, 1999; Freudenburg & Gramling, 1994) 다시 말

해, 정책 변화를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정책 변질은 부

정적 방향의 정책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로, Goggin(1986)은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사례

들의 유형을 정리하여 아예 실행되지 못한 부집행(non-implementation)9), 문서상 또는 형식

적으로 수행되는 탁상행정(paper implementation), 정책내용 일부가 수정된 적응적 집행

(adjusted implementation), 그리고 반대 집단과의 협의과 타협을 거친 조정된 집행

(coordinated implementation)으로 세분하여 정책 변화 또는 정책 변질의 다양한 양상을 적절

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표 1]에서는 정책실패의 발생원인에 대해 정책행위주체들의 행태

적 문제, 추진조건이나 필요자원의 문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범주화하여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이같은 유발요인들은 정책변질 또는 정책변화 야기하는 배경원인을 규명하

는 데에 유용하게 참조하 만하다. 

요컨대,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제설정 단계를 거쳐 형성된 정책이 

집행 단계에서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성의 주요 배경원인(예: 

옹호연합집단들간의 경합과 외부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연적인 중대사건의 발생)을 살펴봄과 

더불어 정책 집행의 실패 또는 변질을 초래하는 문제요인들(예: 정책주도집단의 행태와 정책실

행의 조건 및 추진절차)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9) 유사하게, Bachrach와 Baratz(1970)은 정책의 의제 채택과 입안 의결이 저지-차단되어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

지 않는 부결정(non-decision-making)의 발생사례를 논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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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책실패의 발생원인 범주화

정책 실패의 유발요인

주체/행태
- 정책주도집단의 리더십/전문성 결여, 도덕성 결함, 즉흥/비합리적 의사결정태도, 정책추진 일관/신뢰성 

결여, 내부입장 차이/불화, 집행주체의 비협조/비효율,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부재
- 반대집단의 저항 & 부집행 압력, 대상집단의 불신/비협조, 부정적 국민여론

자원/조건 - 시간/정보/인력/재정 및 기술의 필요자원 미확보 또는 부족

절차
- 정책실행조건의 몰이해, 잘못된 정책목표 설정, 집행계획 미비
- 정책대상집단과의 의사소통/수렴 미흡, 집행기관간의 역할책임/상호연계성/조정 불명료, 외부집단과의 

정책조율/분쟁해결 절차 미비, 외부위기 대응관리 취약, 여론관리 미숙 

기타 - 우연적 중대사건/돌발상황 발생, 잘못된 정책관행, 실패요인들의 연쇄상승효과

출처: 김형렬(1999)과 김종범(2004)의 종합 정리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형성과 집행 

1) 노동정책의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의제화되어 공식되는 과정은 2017년 5월에 치뤄진 조기대선의 

전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 이전의 시기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약칭 민주

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약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노동분야의 정책의제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민주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는 12대 약속의 

하나로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10)을 내세우며 세 가지 정책공약- ① 일자리 창출, ② 비

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③ 노동존중사회 실현 –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정책분야의 선거공약

은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산하의 노동분과와 민주당 차원의 노동정책

공약팀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며,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여러 후보의 정책공약을 수렴하여 종

합한 것이기도 하다.11)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의제 설정에는 노동계와의 활발한 정책연대

를 통해 친노동적인 기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국노총은 주요 

대선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교검증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10)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4대 국정비전의 하나인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안에 노동정

책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더불어 성장의 국정비전은 소득주도성장ㄹ이라는 경제

정책의 핵심담론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주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단행되면서 집권 초반부

터 보수-진보 진영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1) 특히, 문재인 후보의 노동분야 대선공약에는 ‘노동존중 특별시’의 정책슬로건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감정노동자 보호, 생활임금 등과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주요 

노동정책을 모방하거나 참조해서 만든 정책의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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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선직전에 민주당과의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2]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책연대협약에는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12대 정책의제를 포함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금융･해운･체신 등의 회원노조단체들이 요구하는 12대 이행협약조

항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보건의

료노조, 공무원노조 등과도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노조단체가 요구하는 정책현안들의 

이행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표 2] 대선시기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 예시

주요 내용

민주당 대선공약
(2017/4): 4대 비전 & 
12대 약속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1) 일자리 창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실노동
시간 단축 등 일자리나누기로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청년, 신중년, 여성차별 해소, 고용안전망 확대･강화)
(2)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OECD 평균수준 감축 & 공공부문 전환 확대, 사용사유제
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간접고용 공
동사용자책임 부과, 최저임금 1만원 및 생활임금제 확산
(3) 노동존중사회 실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 1800시간대 노동
시간 실현, 체불임금 제로시대, 알바존중법, ILO협약비준, 노조가입/단체협약적용율 확
대, 미조직 노동자 권익대변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감정
노동자보호법 제정, 30만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 

민주당-한국노총
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 
(2017/5)

1.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ILO협약 비준 포함) 
2. 부당한 행정지침 변경/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3.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 및 외주화 금지
4. 좋은 일자리 확대 보장,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실현
5.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조기실현 등 적정임금 보장
6. 산별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실현, 공공기관 단체교섭 실질화
7. 노동자 이익대표제도 개편 및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8.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개편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9. 경제민주화 및 정치민주화
10.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확대
11.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도입 및 안전한 일터 실현
12.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의 교육-문화 실현
* 회원조합 정책요구 12대 과제 이행협약 추가 포함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캠프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권 100일 플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대선 승리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이 업무지시 1호로 설치한 일자리위원회에서 역시 100일 (정책추진)계획을 세워 6월초에 발표

하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선캠프의 일자리위원회 100일플랜에서 발표한 정책과

제 중에서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의 해소’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와 같이 원론

적인 내용의 2개를 제외하고 남은 공약들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공표한 100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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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행가능한 정책과제로 구체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주축되어 

작성한 대선캠프 일자리위원회의 정책의제들은 집권 후 고용노동분야의 정책목표를 주로 밝히

는 내용이었다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관련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향

후 집행을 감안하여 정리한 정책과제들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표 3] 문재인 정부의 집권 100일 계획

대선캠프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 (5/9)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 (6/1)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확립
▸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

▸ 일자리중심 행정/정책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 공공부문: 공무원 1.2 만명 추가채용, 공공부문 일자리충원로

드맵 수립, 경영평가편람 일자리 관련 지표 반영
￭ 민간부문: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신산업 네거티브규제시스템 

확대,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고
용지원 확대

￭ 지역특화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지역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 일자리 질 높이기
￭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로드맵 마련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및 법정 근로시간 상한 52시간 

단축

조기 대통령선거의 실시로 인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약칭 인수위)의 

활동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운용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5일간의 활동을 거쳐 7월 중순에 5개 전략 영역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표 4]에서 예시하듯이, 고용노동부 소관의 노동정책분야에 대해서는 6개 국정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중에서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의 9개 사항이 누락되었

다는 민주노총(2019)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노동정책분야의 

국정과제들은 전반적으로 대선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 국정기획자

문위원회의 노동정책분과에서 노동계 출신의 여당 의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노총 

간부 2인이 파견되어 노동계 입장을 적극 대변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제시되었던 친노동적인 

정책의제의 대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공공의제로 부각되어온 일자리문제와 노동시장 이

중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조기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일자리창

출과 취약노동자집단에의 소득개선과 차별 해소 그리고 노동기본권 강화 등과 같은 친노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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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을 제시하였고 집권 직후 그 대부분을 국정과제로 확정지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가 공표한 노동정책분야의 국정과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고용･임금 유연화에 주력해온 시

장주도 또는 친기업적 정책기조와 크게 대비되는 내용의 정책의제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정리

해볼 수 있다.12) 

[표 4]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정책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
제(2017/7) - 국정기획자문위
원회 국정운영 5개년계획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고용의무제 확대, 추가고용장려
금 및 구직촉진수당 신설/도입; (중장년) 정년일자리 보장, 인생3모작 지원; (여성)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확대,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연계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체불･부당해고 구
제, 청년 일자리 기본권
(64)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등),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실현,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임금격
차 해소(’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특수고용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 휴식 
있는 삶 보장, 육아･돌봄 지원 확대
+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 일자리 창출, 고용친화적 경영평가 도
입, 노동이사제 등의 지배구조 개선 포함

2) 노동정책의 집행과정

조기대선에서 승리하여 새 정부를 출범시킨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대로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현황판을 설치하였다. 또

한,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행사로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

대’를 선언하여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밝혔

다.13)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에 화답하듯 6월에 개최된 1차 일자리위원회에는 민주노

12)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이슈로 다루고 있으나, 그 정책해법에서 보수-진보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여 상반된 기조를 보여주었다. 

전자는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단하며 노동

시장 유연화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반면, 후자의 경우 취약노동자 집단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13)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 발표된 배경에는 2017년 당시 인천공항공사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11,159명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무려 88.4%(9,868명)에 달하여 비정규직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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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동참하였다. 7월에는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선언에 부응하여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대책은 참여정부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되어온 정책사업이기는 하

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14) 비정규직 전환의 가이

드라인에서 확인되는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환대상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의 파견･용역근

로자 그리고 민간위탁까지 확대하여 포괄하였으며, (2) 상시지속의 전환기준을 앞선 정부의 기

준(10∼11개월 이상 계속, 과거 2년 동안 지속 근무,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근무 예상)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3)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대표 및 전문가와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10월에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를 발표하였는데, 그 전환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20.5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관간 및 지역간 전환 노

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큰 전환규모를 갖는 5개 전환직종(예: 청소･경비･시

설관리･조리･사무보조)에 대상으로 5단계 등급으로 구성된 표준직무급 임금체계(안)의 설계작

업을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다. 아울

러, 고용노동부는 9월에 파리바게뜨 제빵사 5,378명에 대해 불법파견의 판정을 내려 그동안 민

간부문의 핵심적인 비정규직 문제로 제기되어온 탈법적인 외주화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

규직화를 유도하는 전향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1만원 대선공약에 맞추어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16.4%(시급 기준 7,350원)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결정 직후 높은 인상율을 둘러싼 논란이 일

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크게 표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

하는 최저임금T/F가 꾸려져 관련 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 중순에 관계부처 합동

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지원대책에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

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제공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

하･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하･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가맹/대리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8년에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청소

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를 대상으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또다른 논

과 차별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공기관 사업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14)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그 준비과정에서 양노총의 노동계대표와 실무협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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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빚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노동계와의 정책연대협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성과연

봉제와 노동시장개혁 관련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을 페기하였다. 2017년 11월 노동행정의 적폐개혁을 위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

되어 2018년 7월까지의 9개월 동안 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의 5개

분야 15대 과제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고용노동행정분야의 개혁과제들을 권고하였다. 또

한, 12월초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포

함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018년 1월에 개최되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현안협의체의 

구성 등을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에 따라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약칭 경

사노위)로 재편하는 법안 개정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경사노위로의 재편에 있어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 대표가 그 협의과정에 참석하였다는 점과 취약노동자

집단의 권익 대변을 위해 여성･비정규직･청년의 계층대표가 참여토록 제도화되었다는 점 등

이 전향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2018년 3월에는 보수정부에 의해 노조 설립신고

가 반려되어온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 교부에 따라 

합법화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말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 처리되었다. 

이 법 개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온 것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비롯해서 특례업종의 

감축(기존의 26개 업종을 5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공휴일 법정화 그리고 휴일근무의 중복할

증 축소 등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장시간노동의 직장풍토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제도변화로 평가된다.15)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상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부터, 특례업종 해제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그리고 30∼

299인 규모의 중소기업과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

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말

까지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향후 과제

로 명기하였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에 들어 일자리지표가 급락하는 가운데, 고용상황

의 악화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비판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목소리가 

날로 비등해지고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15)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조성돠었다

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 주 52시간 상한제의 도입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일 포함 68시간 근

로를 허용해온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

로 압박하였던 점이 주효하여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성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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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정부여당은 2018년 초부터 

가동되어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정책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노총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정치권의 주도하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5월에 노동계의 반

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

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였다.16) 이에 더하여,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음17)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고용참사’로 일컬어지는 7-8월(전년대비 5천개와 3

천개 증가)의 일자리실적에 충격 받은 문재인 정부가 그 직후부터 경제 활성화에 주력함에 따

라 노동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8) 

[그림 1] 일자리지표와 대통령 평가지표의 변동 추이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의 취업자DB &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자료

2018년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같은 달에 300인 이상

의 대기업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상한제가 추가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이유 삼아 그 

16)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6조 2항)을 신설하였다. 참고로, 최저임금의 산입범

위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확대와 

연계시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17) 6월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17개의 광역단체 중 14개 지역을 석권하였으며, 보궐국회의원선거 12개 

지역구에서 11개소에서 승리하였다. 
18) 문재인 정부의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기조를 이끌었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2018년 6

월말에,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같은 해 11월에 각각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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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를 6개월 늦추었다. 또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

제의 적용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제의 기간연장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조직 내부의 불신

과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10월 말의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의 참가 여부에 대한 

찬성 의결을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11월의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에 동참치 못하였다. 그런 가

운데,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로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

력근로제의 적용기간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뒷받침하기 위

해 경사노위 산하의 ｢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한 정책협의

를 진행하였다. ｢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70일의 협의과정을 거쳐 2019년 2월말에 탄력근

로제의 적용기간 상한을 현행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임금보전과 노동자건강권 보호

의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탄력근로제 제도개선의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

이 총파업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성･비정규직･청년의 노동계층대표 3인이 이 

합의를 반대하여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치 않음으로써 의결 처리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19) 

노동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던 경사노위는 정상화 논의를 위해 6인 대표

자회의(경사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

부 장관)를 열어 전체 위원의 사퇴와 교체를 통해 재구성키로 하였으며, 2기 운영체계를 출범시

킨 2019년 10월에 되어서야 탄력근로제 개선의 합의를 의결 처리할 수 있었다. 

2018년 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무

회의에서 의결처리한 정부는 2019년 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개편안을 발

표하였다. 이 개편안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구간을 결정하고, 

그 인상구간 안에서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협

의해 결정한다느 새로운 진행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

정구조 개편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국면이 이어지면서 무산되었다. 그런데, 기존 방식에 따라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은 2.9%(시급 8,590원)의 인상에 그쳐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20)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 불이행에 대해 공개 사과

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양노총 등의 노동계 대표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율의 합산 경제지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에 따르면 경사노위의 안건은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의 1/2 이상이 출석하

여야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주노총 대표와 여성･비정규직･청년 노동계층 

대표 3인이 불참함으로써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에 대한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20)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방식 개편 추진과 경

영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책임론 제기 등의 이유로 전원 사퇴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선임한 공익위원

들의 주도하에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율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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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도 못미치는 낮은 인상율과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의 결정기준을 무시

한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위원의 사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지역･업종별 차등기

준 적용 등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후속논의가 파행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6월에는 경찰과 검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인에 대해 국회 앞 불

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함에 따라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 정책은 2019년 6월까지 전환대상자의 90.1%인 

18.5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으며, 실제 15.7만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어 전환 

규모에 있어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환자의 대다수가 무기계약직(80%) 또

는 자회사 방식(19%)으로 전환되었으며, 그들의 처우개선이 기대 만큼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

한 불만이 고조되어 민주노총 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 전개되었으며 도로공사 등

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회사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극심한 노사분쟁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처우개선에 대한 전환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복지포인트와 명절 상여금 및 

식비･출장비 지급을 위한 제한된 예산의 지원에 그친 채 정규직의 협조 또는 기존 용역업체의 

이윤･운영관리비 활용에 의존한다는 가이드라인의 방침21)에 따라 예고된 노정갈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표준직무 임금체계모델은 공공부문 정규직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설

정된 임금수준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8년 하반

기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3단계의 민간위탁 근로자 전환 역시 2019년으로 미뤄져 당초의 일정 

보다 지체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치 않고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

로 결정한다는 식의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편, 화력발전소 운전업무를 대행하는 하청업

체에 근무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고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에 개정

되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급금지와 원청책

임 처벌의 적용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여 노동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

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설정한 ILO협약 비준에 대해 노동계의“선비준 후

법개정”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비준과 법개정의 동시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18

년 7월에 경사노위 산하에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협의를 진행하였

다. 경사노위 차원의 협의과정에서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무기계약직 등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과도한 국민부담

을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정규직의 협조와 연대을 통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전환 노동자들

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최대 월 23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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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영계가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위해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와 대채근로 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

수하여 별 진전을 이뤄낼 수 없었다.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1월에｢ILO기본협약 비

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9년 4월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입장｣이 발표되었

다. 노사관계 제도개편에 대한 경사노위 차원의 합의 도출이 실패한 가운데, 한-EU FTA의 부속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의 불이행을 문제 삼아 EU측이 무역분쟁의 제재절차

에 회부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녀 5월에 연내 ILO 핵심협약 3개(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공표하였다.22) 2019년 9월 말-10월 

초에 정부는 3개 ILO 핵심협약의 비준동의안과 3개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회부하였다. 노동관계법

의 개정안은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의견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실업자･
해고자 및 소방공무원･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삭제 등과 더

불어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2년→3년)과 쟁의행위시 사업장 시설점

거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단체 모두 강력히 반

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야당이 ILO협약 비준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에서 의결 처리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노동정책의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집권 직후부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의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 과거 정부의 적폐정책 폐기 

등과 같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밝힌 ‘친노동적인’ 정책과제들을 의욕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 고용지표 및 경기상황이 연이어 악화되는 상황, 특히 7∼8월의 충격적

인‘고용참사’를 겪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현 정부는 2018

년 중반이후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주52시간제의 시행유예와 

탄력근로 기간연장의 법개정 추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소극적 대응,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및 

결정구조 개편 시도 등과 같이 집권초에 밝힌 친노동 정책들로부터의 후퇴하는 행보를 보여주

고 있다. 참고로, [표 5]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

리하여 예시하고 있다. 

22) 정부는 국내 형법체계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협약이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ILO 핵심

협약 제105호(강제노동의 철폐)의 비준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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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

2017/5 • 문재인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인천공항 선언

2017/7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16.4% 인상 (시급 7,530원) 결정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 기획재경부, 성과연봉제 폐기의 경영평가 편람 의결

2017/9
• 고용노동부,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기 & 파리바게뜨 제빵사

(5,378명)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2017/10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2017/11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 (2018/7 활동 종료)

2018/1 •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민주노총 포함),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및 현안협의체 구성 합의 

2018/2
• 근로시간단축 법안 의결(주 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휴일근무 중복 할증 감축, 공

휴일 법정화 등)

2018/3 •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2018/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 & 복리후생수당) 및 관련 취업규칙   변경 허용 법개정 

2018/7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10.9% 인상 (시급 8,350원) 결정
•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300인 이상 기업 대상 시행시기/처벌 6개월 유예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설치 & ILO협약 비준 관련 협의 개시

2018/1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민주노총 불참)

2018/12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법개정 합의
•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 개시
• 주휴수당 포함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국회 의결 (2019/4: 정부 시행령 공표)

2019/1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공표 및 주휴수당 포함 산정기준 의결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의결 무산

2019/2 •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 도출

2019/3 • 경사노위, 노동계층대표 3인 불참으로 본위원회 개최 무산-파행

2019/5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ILO 협약비준 관련 합의 실패
• 고용노동부, 연내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 추진 발표

2019/6 • 경찰,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불법집회 구속 신청 & 노동계 반발

2019/7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2.9% 인상(시급 8,590원) 결정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감행(10월 학교비정규직 교섭타결) 
•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기구 운영 개편 합의

2019/9 • ILO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10월초 관련 노동관계법 3개 개정법률안 의결)

2019/10 • 경사노위 2기 출범과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원인 진단

2018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바뀐 것을 확인한 만큼, 이 절에서는 정책

의제의 설정과 초기의 정책 집행을 회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같은 정책변화를 초래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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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문제요인들이 무엇이었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진보적 노동정책들이 후퇴한 것에 대해 노동시장이나 국민여론과 같은 외부 상황과 관

련지어 설명해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 2월부터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

가 10만명 대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7-8월에는 3∼5천명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고용지표의 악

화로 인해 정부의 경제･민생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집권 이후 70∼80%대를 유

지하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018년 8월에 60%대로 크게 떨어졌고 그 이

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림 2]에서 예시하듯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부정책분야별 평가를 위

한 설문조사에서도 2018년 중반을 전후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지르는 여론지형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시기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여론이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같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일

자리 실적의 저조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리고 2018

년 7∼8월의 ‘고용참사’라는 중대사건의 충격을 경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친노동’의 정책과제들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노동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킨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 경제 및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7호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단순히 고용지표의 악화와 비판 여론의 확산

과 같은 외부 상황의 탓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칫 피상적인 원인진단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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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을 추진해온 정책주도집단(policy elite group)23)이 어떠한 문제를 노정하며 이같은 정

책변질(policy slippage)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흐름의 변화는 외부 여건에 의해 영향받기는 하지만, 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의 주체적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정책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정책 집행을 이끌어온 주도집단이 그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고 불 수 있다. 실제, 고용지표의 악화를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의 실패로, 그리고 고용노

동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의 확산 역시 그 정책의 여론 대응, 즉 담론정치의 실패로 이해한다면 

결국 노동정책을 수행해온 현 정부의 주도집단에게 무슨 잘못이나 문제가 있었는지의 주체적 

측면에 초점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의 국정과제 설정에서부터 1년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초래한 주체적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 집행의 두 단계로 구분해서 

제기되는 논점들을 살펴볼 필요 있다. 

우선, 정책의제 설정과 관련된 논점으로 노동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구도의 정치 지형이 

상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적인 국정과제 설정이 정책집행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살펴볼 필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정책 분야의 국정과제로서‘노동존중 사회 실현’,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 ‘1800시간대 노동

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등과 같이 ‘친노동’의 

정책의제들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정책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핵심 주체로 동참

하였던 노동계의 ‘친노동적’ 개혁 요구, 노동조합들과의 정책연대협약 체결, 그리고 보수정권과

의 차별화된 진보적 정책대안의 수렴 등에 부응하여 대선국면에서 선거공약으로 설정된 것이

다. 또한, 조기대선을 통해 인수위 없이 집권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에 대한 

설계작업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출신 인사들의 참여와 주도하에 노동정책 

분야의 국정과제가‘친노동적’대선공약의 대부분을 반영하여 확정되었던 것이기도 하다.24) 

그런데, 노동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이해관계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노사간에, 그리고 보수-

진보진영간에 치열한 대립과 경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노사간의 불신과 대립이 뿌리 

깊고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로 무장한 정치권 및 언론의 첨예한 대결구도가 자리잡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의 추진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자주 표출되곤 하였다. 최근의 사례로

23) 여기서, 정책주도집단이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

당･정(부)･청(와대)의 주요 인사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24) 물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에 따

른 정책의제의 거품을 해소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이전 정부의 인수위가 발표한 국

정과제들 중에서 집권 초반의 정치적 상품으로 기획되었다가 임기중에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적잖다는 사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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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에 추진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당시 정부여당 및 보수언론의 찬

성 옹호연합집단과 야당･노동계 및 진보 언론･시민단체의 반대 옹호연합집단 간에 뜨거운 대

결구도가 펼쳐졌으며, 국정농단사태로 결국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무산되었던 일을 

떠올려 볼 수 있다.(이병훈, 2016) 이같이 노동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상수의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오랜 국정

기조 그리고 보수정부 9년 동안의 친기업적 노동개혁과 크게 대비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경쟁력과 시장주의를 우선시하는 보수진영의 야당과 언론 및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

제적 지배력을 가진 재계 등이 거센 반발을 보일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반에 설정된‘친노동’정책의제가 노사간의 노동정치, 정치권의 국가정치, 그리고 보수-진보진

영의 담론정치로 중첩된 다중적 정책경합이라는 엄중한 제약조건을 조성하였던 만큼, 진보적 

노동정책의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갈 수 있는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implementation 

competency)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 직면하게 될 장애여건을 타개

하며 소기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로서의 주체적 

집행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친노동’정책의제의 설정이 오히려 과열된 정책대결

을 초래함으로써 정책집행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종내는 실행될 수 없는 ‘거품(Bubble)’정

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에 의해 뒷받침되

지 않은 정책의제는 실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언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친노동적’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변질 또는 후퇴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외부여건과 반대집단의 거센 공

세에 대응하여 정책주도집단의 주체적 집행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에 대해서는 그들이 설정된 정책의제를 어떠한 장애와 제약에도 불구

하고 실행코자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책의제

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즉 전자의 정책철학과 후자의 실행능력을 기준 삼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우선, 정책주도집단의 정책철학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노동정책이 집행단계에 

후퇴한 것에 대해 논의하자면, 정책철학의 부재와 약화라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볼 수 있

다. 정책철학의 부재는 ‘정치적 사업사이클’모형(Nordhaous, 1975)이 지적하듯이 정책주도집

단이 진보적 정책의제를 득표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상품으로 내세웠을 뿐 현실 제약을 

핑계 삼아 그 정책과제의 실행을 포기하거나 후퇴하였다는 의미에서 애당초 ‘친노동’국정과제

의 정책집행에 대한 진정한 목표의식이나 추진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

는 것이다. 정책철학 약화의 시나리오는 정책의제의 설정단계에서 정책주도집단이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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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집행과정에 들어 그 실행의지가 감퇴하여 정책변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추론한다. 정책 철학의 약화는 다양한 상황조건을 결부시켜 설명해볼 수 있다: (1) 정책 

집행의 과정에서 정책주도집단의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자연히 국정과제의 추진 목표와 구현 

가치 등이 승계 또는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25), (2) 예기치 않게 정책대상집단로부터 강한 

반발이나 비협조행동이 표출되는 경우, (3)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

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집권 첫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

환, 최저임금 대폭, 그리고 노동행정 적페 개혁 또는 폐기 등과 같이 의욕적으로 친노동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철학의 부재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신, 여러 상황조건들

(예: 비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추가 요구 표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민주노총 및 

노동계층대표의 협조 거부 등)의 발생으로 인해 진보적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주도집단의 목표

의식이나 실행의지가 마모되어 약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제의 집행과정에

서 정책주도집단이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해 정책철학의 약화에 영향 주었던 상황조건들의 제

약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책주도집단의 미흡한 실행능력과 연관지어 논의할 필요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주도집단의 실행능력과 관련하

여 그 정책 흐름의 변질을 초래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현 정부가 집권 초

반에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맞추어 추진한 친노동 정책들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여 오히려 정책 흐름의 변화에 빌미를 자초하였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 있다.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기조를 가시화하였던 정책집행의 대표 사례로는 ‘공공부

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정

책조치는 실행조건이나 파급문제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치 못함으로써 정책

대상집단의 반발과 반대집단의 담론공세 등을 초래하여 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설익은’정책이라 지적될 만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정책대상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여준 가운데 비정규직 전환의 추진에 수반되는 실행조

건과 파생문제(예: 처우개선의 필요재원, 임금직급 격차해소 방안, 전환자들의 노조결성과 노

사갈등 관리 등)를 사전에 대비치 못함으로써 그 진행과정에서 전환대상자들의 불만 확산, 정

규직-전환자간의 노노갈등 표출, 자회사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과 분쟁 등과 같은 적잖은 문제

를 드러내며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한, 정부는 집권 첫해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율을 결정할 때 당시 경기동향26)을 점검치 못하

25) 낭궁근(2012)에 따르면, 정책 형성의 단계에서 집행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정책주도집단의 인적 구

성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입안하는 단계에는 민주당 정치

인과 전문가 및 노동계 인사 등이 주되게 참여했다면, 집권 이후에는 관료 출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주로 

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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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을 제대로 대응치 못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결정 직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

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지원대책에는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

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조된 미봉책의 발표로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7) 집권 초반에 최

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충실한 정책적 결

정이라 볼 수 있겠으나, 경기하강국면에의 진입이라는 부정적인 실행여건과 그 정책 결정에 따

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로서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책 없이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주도집단은 치밀한 집행전략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28) 더욱이, 집권 1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는 2018

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이 매우 저조한 일자리실적과 계속된 경기침

체와 연계시켜 경제･고용 위기를 촉발한 주범으로 문제 삼는 파상적인 담론공세29)에 직면하여 

악화일로의 여론지형에 변변히 대응치 못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론화하며 친노동 정책기

조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

아 추진된 정책 집행은 불리한 외부여건(경기침체)과 부정적 파급효과(예: 소상공인의 반발) 그

리고 반대집단의 집요한 담론공세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경제 살리기’로의 국정기조 변화를 자초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국정과제의 정책 집행은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와 파생문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였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과 연이은 총파업에

서 보여지듯이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추진에 있어‘엇박자’의 노정관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적극

26) 2019년 후반에 되어서야 기획재정부는 경기 정점에 도달한 것이 2017년 2-3분기이었고, 그 이후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였다.
27)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카드수수료 인하는 2018년 11월에 되어서야 신용카드의 경우 0.22∼0.65%, 체크

카드에 대해 5∼0.46% 인하하겠다는 정책방안이 공표되어 2019년에 시행되었다. 
28)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64번의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의 세부과제(64-4)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세부 과제의 목표와 

주요 내용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해당 과제의 실행여건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 등을 제시하지 않아 허술한 정책기획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29) 김유선(2019b)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저임금 관련 보도건수의 추이에 있어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신문과 보수신문(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

며 진보언론(경향･한겨례)을 크게 압도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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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행한 것에 대해 국정개혁의 추진동력과 연결시켜 논의해볼 수 있다.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하에서 새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집권 초

반에 개혁정책의 집행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개혁동력의 한시성에 대한 논점이 제

기된다. 이같은 논점에 따르자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

만원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다소 성급하더라도 집권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

한 시기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전

환의 노동정책이 상당한 실행조건을 전제하거나 파급효과로서 정책대상집단과 반대집단의 과

열된 반응을 수반하는 등 복합적인 장애여건을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5년 임기 동안의 지속 

추진을 전제하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튼실한 정책기획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 아닌

가 판단된다. 반면,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에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 대다수30)가 비준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적 노동기준의 때늦은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정의 높은 지지도

를 얻고 있던 집권 초기에 추진하였다면 그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정책 추진의 타

이밍(timing)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ILO협약 비준에 대해 2018년 중반 이

후 경사노위 차원의 정책협의를 거치도록 결정함으로써 당시 친노동 정책기조의 후퇴와 더불

어 재계의 강화된 반대입장에 막혀 결과적으로 그 비준의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미조직 노동

자들의 권익대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노사정 합의를 도

출하는 과정을 보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는 과거 정부의 행태

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실제, 국회의 입법처리에 있어 야당과의 정

책대립을 피하려는 정부여당의 요청에 따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총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그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계층대표의 반발로 본

회의 의결이 연이어 무산되는 파행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취약노동계층의 권익대변을 강화한

다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따라 개편된 경사노위를 과거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현안의 단

기적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정부여당의 행태에서 “헌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것처럼 친

노동의 진보적인 정책기조과 부합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정책집행의 면모를 찾아보게 된다. 이

는 노동 존중 사회를 노동 주체의 확대된 참여와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이루려 하기 보다 일자

리 제공과 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왜곡된 

정책 시각 또는 철학 빈곤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강진구, 2019; 노광표, 2019)과 연관지어 검

30) 참고로, 2018년 현재 ILO의 187개 회원국에서 핵심협약의 비준 현황은 살펴보면 87호 155개국, 98호 165개

국, 29호 178개국, 105호 175개국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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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만한 문제로 보인다. 더불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주도집단의 주요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 시절에 노동정책에 있어‘좌측 깜빡이에 우회전 하였다’는 따가

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시행착오의 정책 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를 제대로 체득

치 못하고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요컨대, 현 정부의 정책주도집단은 

친노동 정책의 집행에 있어 사전 준비의 불철저, 전략적 대응의 미숙, 기존 추진방식의 답습 및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결여 등과 같이 실행능력의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스스로 정책 변질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5. 맺음말

촛불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실시된 조기대선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1년여 동

안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주 52시간제 입법 등과 같이 보수 

정부와 크게 대비되는 친노동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중반부터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이들 노동정책에 있어 임기 초반의 진보적인 기조에서 후

퇴하여 ‘좌회전 하다가 우회전하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예시하듯이, 문재인 정

부가 임기 초에 국정과제로서 공표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

이 외부 여건의 제약을 충분히 대응치 못함으로서 결국 당초의 추진방향에서 상당히 벗어난 궤

적으로 변질된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질을 초래한 주요 영향요

인을 좀더 살펴보면,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외부의 제약조건으로는 경제와 고용시장의 

침체,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예: 소상공인과 공공부문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 및 민주노총의 비협조에 더하여 중대사건으로서 일자리실적의 급락

(2018년 7-8월의 고용참사)에 따른 비판적 국민여론의 확산 및 반대집단의 거센 반대 등을 꼽

을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노동정책들을 둘러싼 외부 여건의 제약이 엄중한 가

운데, 친노동 정책의제를 의욕적으로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공표한 현 정부의 정책주도집단은 

[표 6]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불철저한 정책철학과 미흡한 실행능력 등으로 주체적 집행역량

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책 변질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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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질에 대한 인과적 추론

[표 6]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

노동정책 변질에의 영향요인

외적 여건의 제약

-경제와 노동시장의 침체
-재계･야당･보수언론의 강한 저항
-정책대상집단인 소상공인(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거센 
반발

-민주노총의 불신과 비협조
-중대사건으로서 일자리실적의 급락(‘고용참사’)와 그에 따른 국민여론의 악화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 문제

-친노동적 정책의제들의 설정(노동계와의 정책연대협약 및 국정과제 기획 참여)
-정책철학- 정책추진의 목표의식과 실행의지-의 불철저 및 마모
-정책실행능력의 미비: 파급효과･정책지형 및 실행조건의 면밀한 점검에 입각한 정책집행에의 
사전준비 미흡과 성급한 추진, 정책추진 타이밍과 추진방식에의 전략적 미숙, 기존 집행방식
의 답습과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결여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키로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대선과 국정 기획의 단계를 거쳐 설정한‘노동존중 사회’ 등 노동정

책분야의 국정과제는 경제발전과 기업경쟁력을 강조해온 역대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차별화

되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른바 ‘문재인표’ 노동정책은 여느 정책의 형

성과 집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정책경합을 넘어 노사간의 이해대립과 보수･진보진영의 이념

대결이 합류하여 노동정치･국가정치･담론정치에서의 다중적 정책대결구도를 조성하며 과열

된 정책갈등을 표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같은 노동정책 추진과정 (그리고 보수정부가 

추진한 친기업적 노동시장 개혁의 좌절 사례)을 돌아보면, 정권교체를 계기로 열린 정책의 창

에서 새 정부가 기존의 정책기조로부터 경로변경을 시도하려는 경우 정책의제를 설정하였다고 

해서 그 정책과제가 순탄하게 집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정책 추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진영 대립을 극복하고 그 정책변화에 대한 국민적 수용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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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난한 것인지를 확인케 된다. 기존의 정책학 연구에서 새로운 정책의 의사결정이 이뤄지

는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논중이 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에서 

시론적으로 접근하였듯이 정부가 결정한 정책과제가 다양한 정치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변질

되거나 후퇴하는 정책 변화의 발생원인들을 규명하려는 경험적 분석과 이론화의 노력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문재인의 정책변화 사례분석을 통햬 첨예한 이해･이념 대립을 동반하는 노동정책의 

추진에 있어 후퇴와 변질을 막고 성공적인 집행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외부 여건의 제약과 찬반

의 치열한 정책경합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 즉 확고한 정책철학과‘준비

된’실행능력이 담보되어야 함을 확인케 된다. 선거국면에서 득표전략에 따라 정치적 상품으로 

제시된 ‘거품의’ 국정과제가 아니라 한다면, 그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정책주도집단이 

정책집행의 추동력으로 소기의 정책성과를 성취하겠다는 선명한 목적의식, 추진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척시켜가려는 집행의지,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과 같이) 개혁적 정책가

치에 부합되는 새로운 집행방식(예: 노동참여 보장)으로 구성되는 정책철학의 집단적 공유와 

내면화가 요망된다. 또한, 뜨거운 정책대결과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노동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여건으로 인해 변질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실행여건과 파급효과의 면밀한 파악에 입각한 

치밀한 실행계획, 예상 문제과 장애여건에 대한 충실한 사전 대책, 그리고 집행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실행 전략- 실행 방법･과제 배치･정책정치 및 여론 관리 등에 대한 -을 강구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 정책주도집단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정책기획

이 적절-타당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집행의 추진전략 및 실행계

획을 강구치 못하면 제대로 성취할 수 없다”(이병훈 2011)는 점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

화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해 얻는 교훈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있어 변질･후퇴의 양상을 보이고 있

는 정책 변화의 흐름에 대해 연구자의 직관적 관찰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인 연구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 만큼,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증을 좀더 다져나가기 위한 향

후 연구과제로서 현 정부가 추진한 특정 노동정책(예: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공공부문 비정

규직 전환, 주 52시간제 시행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전개되는 정치적 상호작용

에 초점 맞추어 정책변질의 동학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시도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친

기업적’ 노동시장개혁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표한 정

책의제가 성취되지 못한 정책 변질이 공통적으로 발생된 배경원인을 규명해보려는 비교 관점

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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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Labor Policy in Moon Jae-In 

Government

Byoung-Hoon Lee*

31)

Moon Jae-In government, which took power in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in late 2016 and early 2017, took active action to implement progressive labor policy 

during its first year. Confronted with the worsening performance of job markets and business cycle, the 

Moon government transformed its policy stance from pro-labor reforms toward economic revitalization 

since the mid of 2018. This study finds that the policy slippage of pro-labor reforms in the Moon 

governmen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ailure of policy elite group to tackle with strong resistance by 

opposition circles as well as the un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The implementation competency of the 

policy elite group is comprised of policy philosophy and implementation capability. In their policy 

philosophy, the goal consciousness and policy motivation of the policy elite group were worn away by 

various constraints. In their implementation capability, the policy elite group exposed many weakness, 

such as poor prepar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plans, inexperienced strategic treatments, lock-in of 

old implementation styles, and lack of learning from the trials and errors of previous policy 

implemen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addre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behavioral 

analysis of the policy elite groupi with regard to the policy slippage of labor policy in the Moon 

government.

Keywords: labor policy, policy change, policy slippage, Moon Jae-In government, policy eli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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